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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8만명 해고대란 위기! 정규직전환율 2% 불과!

문재인정부와 교육청,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주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국장>

► 기자회견 개최 취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학교현장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실태 증언
  - 초단시간 노동자(돌봄전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 기자회견문 낭독(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단)

 <기자회견 개최 취지>

1.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작년까지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전체대상 8만2천여명 중 2천여명으로 전환율은 2%에 불과하여 사실상 
정규직 전환은 제로였습니다.

2.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막바지 진행 중이지만, 교육청들
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운동부 지도자 등에 대한 제외입장을 고집하여 ‘정규직 전환심
의위원회’를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 ‘해고심의위원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3. 특히, 전환제외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결정을 하고 있어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해고 대란, 고용불안 대란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4.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역
행하는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교
육분야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진행 중인 학교비
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학교에
서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
립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설명자료]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문제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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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

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

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는 인사를 하는 새해에도 웃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있다. 작년 한 해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고문을 당했었고, 지금은 교육청의 졸속심의를 거

쳐서 정규직 전환 제외결정과 대량해고 위기에 내몰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교육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

다. 작년까지 정규직 전환심의대상 8만 2천여명 중 전환결정된 노동자는 애초부터 무기계약전

환대상 직종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돌봄강사 등 1천여명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 전환심

의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심의를 진행하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다. 작년 7월20일 발표된 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책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원칙’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도 무시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초등돌봄교실, 배식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하여 전환제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

의 판단으로 전환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환제외 입장이다. 한시적 사업을 자의적으

로 확대해석하여 과거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 제외 결정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작년 정부의 대책이 없었더라도 

애초부터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대상자였던 6천6백여명 외에 추가적인 전환 결정은 거

의 없을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청들이 전환제외자들에 대한 해고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처우의 개

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 결정과 함께 

해고결정까지 함께하는‘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으

로 한시적 사업이라 판단하여 전환제외 결정을 하고, 이를 또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업

을 실제로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 결정

에서 전환 제외 권고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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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학년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

을 겪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고용안정 대책 수립없이 나몰라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간접고용노동자는 2018년이 되었음에도 임시방편으로 6개월씩 단기간 용역계약 연장을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 등을 논의할 노

사전문가협의체 구성도 노조가 아예 배제되거나, 노사동수로 구성되지 않는 등 교육청에 일방

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전환 제외 심의위원회’,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비정규직의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율은 거의 제로가 될 것이다. 2월말 계약만료를 맞아 최대 8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해고대란이 발생될 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공공

부문 중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학교현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전

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

규직 전환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교육청 전환심의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시도

교육청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시도교육청에도 요구한다. 

현재의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전환심의 과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

규직 전환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심의하라!  한시적 사업,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

기간제시간제교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라!

2018년 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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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환심의위 문제점 및 요구안

1. 학교비정규직 중 정규직전환 심의대상 전체규모 (노동부, 특별실태조사 결과)
직종 인원 직종 인원
사무 5,581 운전원 381 

전산 66 의료업무종사자 등 238 

영양사,조리사,조리원 5,034 운동선수,체육지도자 8,230 

고객관련업무종사자 82 기간제교원 35,458 

경비원 548 영어회화전문강사 2,656 

시설물청소원 745 학교강사(초중등) 10,900 

시설물관리원 1,455 기타 10,333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983 합계 82,690 

○ 교육부 전환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간제교사 및 일부 강사 전환 제외 권고함(교강사 4
만2천여명 중 애초부터 무기계약직종인 유치원방과후강사 및 돌봄강사 1천명만 전환)

○ 교육부, 약 12,000명 무기계약 전환 예상 (1년미만자 3,269명, 초단시간 8,272명, 55~60세 782명 등)

2. 진행현황 (노동부 자료)

직종 대상인원 2017년 
전환목표

2017년 전환결과
기간제 파견용역 계 인원 전환율

합계 246,000 170,000 416,000 74,114 61,708 15%

중앙부처 21,000 16,000 37,000 11,835 13,752 37%

자치단체 71,000 13,000 84,000 11,026 8,833 11%

공공기관 47,000 105,000 152,000 37,736 34,748 23%

지방공기업 11,000 7,000 18,000 2,918 1,937 11%

교육기관 96,000 29,000 125,000 10,599 2,438 2%

 ※ 교육기관엔 유/초/중등학교 8만2천여명 외에도 국공립대학 비정규직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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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 교육부 자료 (2017년 학교회계직원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존 무기계약 전환 

직종 중 미전환자 6,600명은 전환심의위원회와 무관하게 당연히 무기계약 전환대상임

구분 무기계약 대상자 무기계약 제외직종1년이상 1년미만 계
인원 818 5,848 6,666 16,334 

   ＊무기계약 제외직종에 운동부지도자 등 다수 직종 누락, 약 18,000명

○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
된 약 3만4천명(교강사 포함시 7만6천명) 중에서 추가로 몇 명이나 전환되느냐가 관건임

○ 전환심의위원회 종료 지역

지역 전체대상 무기계약 전환 비고
기존대상자 신규 계

경북 4,748 314 895 1,209
초단돌봄 461명 전환
초단유치원방과후강사 434명 전환운동부지도자 249명 제외

대구 4,276 317 595 912

초단배식원 131명 전환
유치원방과후기간제교사 293명전환초단사서 130명 사업폐지학습상담원 6명 사업폐지운동부지도자 192명 제외

울산 2,571 31 24 55(+23 
신규채용)

운동부지도자 158명 제외초단방과후실무사 126명 제외
계 11,595 662 1,514 2,176

4. 문제점
○ 2월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1월말까지 졸속 심의 진행 후 표결처리로 전환심의위 종료 예정
○ 정부의 가이드라인 위반 : 대부분 교육청에서 초단시간근무자(약 8천명), 운동부지도자(약 

5천명), 도서관연장실무사 등 전환제외, 한시사업을 확대해석해 전환제외하려 함, 전환제외
를 결정한 경우 고용안정대책 없이 기간만료, 사업종료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 있음

○ 일부 직종, 사업폐지 또는 한시사업 이유로 해고 : 대구 초단사서 130명, 대구 학습상담원 
6명, 전북 방과후행정사 169명, 충남/강원 등 도서관연장실무원, 경기 지자체 예산지원 
직종(화성․오산 상담사 등), 인천/대구 특수진로코디네이터,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등

○ 간접고용 노사협의기구, 노조 참여배제(경북) 및 인원구성 사측에 유리하게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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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교육청별 심의현황
지역 직종 인원수 교육청 입장
강원

방과후행정사 45 14명 전환결정 (11명 순차적 전환, 20명 제외)

통학실무사 420 273명 전환결정 (147명 60세이상 제외)

경기
돌봄 1,021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미확인 제외입장
경남 돌봄 253 전환결정

경북 돌봄 461 전환결정(초단시간 근무형태 유지)

광주
배식보조 52 제외결정 (사업폐지, 해고)

방과후행정사 미확인 제외결정
대구

사서 130 제외결정
배식보조 131 전환결정

대전 배식보조 178 제외결정

부산
배식보조 미확인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미확인 제외입장
서울 배식보조 약 1천명 제외입장

세종
돌봄 158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20 제외입장
울산 방과후행정사 126 제외결정
인천 배식보조 1,120 제외입장

전남
돌붐 170 70명 전환입장 (110명 순차적 전환)

특수종일반강사 37 제외입장

전북

돌봄 310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164 제외입장 (사업폐지, 해고)

혁신학교업무도우미 74 제외입장

제주
돌봄 96 제외입장

방과후행정사 79 제외입장
충남 통학실무사 199 제외입장

충북
유치원돌봄 35 전환입장

통학실무사 65 전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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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부지도자 관련 교육청별 심의현황
지역 인원수 교육청 입장
강원 338 제외결정 (고용안정 TF팀 구성)
경기 800 제외입장
경남 216 전환결정 (조건부?)

경북 249 제외결정
광주 157 150명 전환결정 (7명 재심의)

대구 192 제외결정
대전 198 제외입장
부산 160 제외입장
서울 870 제외입장
세종 23 제외입장
울산 158 제외결정
인천 320 제외입장
전남 239 제외입장
전북 207 제외입장
제주 60 제외입장
충남 245 제외입장
충북 224 제외입장
계 4,656

5. 요구안
○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 확립
○ 문재인정부(노동부, 교육부)가 직접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감독 : 상시지속업무가 명확한 초단시간근무자,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사, 사회복지사 등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을 확인하는 공문 및 한시적 
사업으로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공문 즉각 시행

○ 한시적 사업, 일몰사업, 사업폐지,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해고 결정 즉각 중단
○ 간접고용, 협의기구 구성시 노동자측 위원 과반수로 구성 및 2월말까지 전환실시
○ 교육부 전환심의위 전환제외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기간제시간제교원 등


